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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 

2015구합16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

A 

○○광역시  ○○청장 

2015. 11. 12. 

2015. 12. 3. 

주 문 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

피고가 2014. 3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,129,370원, 지방교육세 2,712,930원, 

농어촌특별세 1,356,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

이 유
 

1. 처분의 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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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원고는 B 외 5명을 상대로 ○○구 C 도로 6,572面 외 9필지(이하 '이 사 건 토지들'이라 

한다)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2. 2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

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. 6. 27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 소판결(2012가합9457호. 2013. 

8. 8. 확정 됨 )을 선고받은 다음, 2014. 1. 8. 피 고에 게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면서 

시가표준액 670,390,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,815,630원, 지방교육세 

2,681,560원, 농어촌특별세 1,340,780원, 합계 30,837,970원의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. 

나. 그런데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인 2014. 2. 3.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, 피고 는 

2014. 3. 17.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7,129,370원, 지방교육세 2,712,930원, 

농어촌특별세 1,356,450원, 합계 31,198,760원을 부과·고지하는 처분(이하 ’이 사건 처분'이라 

한다)을 하였다. 

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. 5. 27. 조세심판원예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위 

심판청구가 2014. 10. 22. 기각되었다. 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거재, 변론 전체의 

취지 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갸 피고의 항변

이 사건 토지들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

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,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

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 

나. 판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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